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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ㅇ 모호한 한장짜리 공문으로 한수원에 건설중단 지시

ㅇ 계약된 4조 9천억원 중 이미 집행한 금액은 1조 6천억에 불과
하며, 남아 있는 금액을 놓고 법적공방이 벌어질 수 있음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정부가 국무회의 결정(6.27)에 따라 한수원에 대해 신고리 5․6호기
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‘한수원이 뒤에
숨은 정부’라는 표현은 합당하지 않음

ㅇ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
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

* 에너지법 제4조 ③항 :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
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(이하생략)

ㅇ 특히,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음

□ 금번 공사 중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진행을 위한 불가
피한 임시조치이며, 정부는 신고리 5,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
결론을 예단하고 있지 않음

ㅇ 따라서, 계약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
있다는 기사내용은 미리 공론화 결론을 예단하여 비용을 추정
하는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박동일 과장 (044-203-5320)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7-14 09:14:28


